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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기존의 권력자원 중심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론에서 정부의 질 요인이 원인조

건으로 가지는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OECD 

21개 국가들(1985년부터 2010년)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조합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인조합들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 되는지 퍼

지셋 질적비교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권력자원론과 산업화 논리와 함께 정부의 질이 필요조건으로서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던 복

지관대성 지표(Generosity Index)를 결과조건으로 적용한 경우 경제성장, 정치적 투입 차

원에서의 권력자원동원, 그리고 집행차원으로서의 정부의 질의 결합이 원인조건 결합으

로 제시되었다. 즉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자원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이 중요한 필요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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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질적인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높은 수

준의 세금을 거두고 높은 복지지출을 하며, 다양한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를 집

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QoG)’도 필요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논의되기 시

작하고 있다. 정부의 권위행사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핵심개념으로하

는 이 새로운 관점은 관대한 복지국가로의 이행조건으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제도적 조건으로서도 정부의 질

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1)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서 가장 잘 알려

진 관점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유형론에서 제기되었던 권력자원론이다 

(Esping-Andersen, 1985 and 1990, Korpi, 1983 and 2006). 사회서비스를 포괄하

는 양질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조건은 노동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

한 계급지배연합을 통해 좌파정당이 집권을 하는 권력자원의 동원이 필수적이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의 발전유형에서 질적으로서 서로 다른 유형

의 경로로 가게 하는 중요한 조건은 권력자원의 동원 수준의 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의 질 관점은 권력자원으로만 양질의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력자원의 동원이 물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필요조건이지만, 우리가 간과해 왔던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 정부의 질이

라는 것이다. 이들 정부의 질 관점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서구를 비롯한 다수 국

가들의 복지개혁 경험들을 볼 때, 좌파정당의 권력자원 동원에 의해 친복지적 개

1) 본 논문에서의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은 최근 스웨덴 학

자인 Bo Rothstein과 그의 연구진들이 이끄는 정부의 질 연구소(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에서 주도하고 발전시킨 것에 기초한다. Rothstein은 Gothenburg 대학에서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를 이끌며,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

점으로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QoG)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이론적 개발과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정부의 질 학파들의 연구성과물들에 대해서는 

연구소 웹사이트인 http://qog.pol.gu.se/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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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정권이 집권하지만, 개혁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한 사례가 많고, 국

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질이 보완되지 않으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위한 

지속적인 권력자원의 동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othstein et al, 2011, Teorell 

and Rothstein, 2015, Rothstein and Teorell, 2015). 그리고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 

사이에서도 세계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형식적으로는 보편주의 

복지체제를 갖추었지만 정부의 질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적 경쟁력을 보여

주며 복지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최근에 일

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증세논쟁에서 보여주듯이,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복지확

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지지는 매우 약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질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은 최근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과 함께 국가복지에 대한 신

뢰와 증세논쟁이 제기되는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질이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

한 조건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및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조건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경험적 관점에

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본 논문은 기존의 권력자원 중심의 복지국가발전론에서 정부의 질 요인

이 원인조건으로 가지는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

문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적이며 특정 변수의 항상적인 인과관

계를 가정하는 회귀분석이 아닌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조

합을 살펴보고, 이러한 원인조합들이 어떻게 복지국가라는 결과조건의 원인조건

이 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을 

활용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현상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편적 복지

국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과적 메카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이 보여주는 변수들의 항상적 관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주요 요인 변수들 간

의 통제적 의미에서 나아가, 현실세계에서의 다양한 원인조건들의 복합적인 결

합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질이 복지

국가의 원인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질이 권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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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제성장 등의 다른 원인조건들과 어떻게 결합관계를 가지면서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보여주지 못

하는 새로운 인과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본 논문은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

화 및 측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서, 복지국가와 정부의 질의 관계에 대

한 논의를 통해, 앞서 설명하였듯이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 정부의 질

이 어떻게 중요한 원인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해 본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검증을 위해 본 논문에서 활용하는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

법론의 특징을 설명하고,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를 측정

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OECD 21개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원

인조건을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한 결

과를 도출하고 그 함의를 찾아본다.

Ⅱ.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 이론적 논의

1. ‘정부의 질’의 개념

사실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대한 논의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

다. 그동안 정부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정부능력(government 

capacity), 거버넌스(governance) 등 정부의 질과 유사한 다양한 개념을 통해 정부정

책 또는 행정의 효과성 또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performance)를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일찍이 라포타와 그 동료들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질’ 용어

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어떤 제도적 특징(정부의 질)이 경제성장, 정치민주화, 국민

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경제, 정치, 사회적 성과를 내는가를 중심으로 정부성과

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La Porta, Lopez-de-Silanes,  Shelifer, and Vishny, 

1999). 그러나 이들 연구진은 정부의 질을 경제, 정치, 사회적 성과를 내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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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서 규정하고 정부의 질에 대한 특정한 정의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후 정

부의 질과 연관된 유사개념으로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개념이 세

계은행(World Bank)의 주도 하에  개발되었다 (Kaufman, Kraay, and Pablo 

Zoido-Lobaton, 1999; Kaufman, Kraay, and Mastruzzi, 2004). 현재 좋은 거버넌스

의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그 측정지표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로스타인(Bo Rothstein)이 이끄는 정부의 질 학파들은, 좋은 거버넌스

의 개념으로 정부의 질을 규정하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관점

들이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패러다임에 기울어 경제성장과 정부의 관계를 선험

적인 기능주의적 관계로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때문에 정부의 질과 연계하여 보

다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질 개

념이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설명하기 위

해서는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개념이 기능주의적 오류를 극복하면서 매우 간결하고 국가 

또는 정부와 관련하여 매우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질’ 개념의 핵심 개념으로 “정부가 그 권위를 행사할 

때의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Rothstein 1998 and 2011).

이 시각이 제시하는 정부의 질 개념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로, 정부의 질은 정책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집

행, 즉 공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권위를 행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의 좋은 거버넌스 개념은 정부 자체의 제도적 특성, 효과성과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정부의 능력을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작

은 정부, 시장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규범적, 또

는 기능적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큰 정부는 부패와 비능률을 가

져오기 때문에 정부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권력행사의 과정에 초점을 둔 정부의 질의 개념화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상관없는 개념화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북유럽 복지국

가들이 보여주듯이, 큰 정부가 경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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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유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이다 (Lindert, 2004; Steinmo, 2010, 

Rothstein, 1998).2) 또한 흥미롭게도 기존의 관점 내에서도 라포타와 그의 동료들

의 경험적 연구는 보다 좋은 성과를 내는 정부들이 큰 정부이면서 높은 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La Porta et al., 1999: 266). 따라서 새로운 정

부의 질 관점에서는 큰 정부의 형태로 나타나는 양질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권력

자원동원론과 독립적인 새로운 인과적 가설로 높은 정부의 질을 필요로 함을 제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들이 제시하는 정부의 질 개념은, 정부 권력의 접근(access to 

power) 보다는 정부권력의 행사(excercise of power)에 초점을 둔다. 기존의 다원

주의와 시스템이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이론들이 주로 이익집단, 정당, 선거 등 

주로 주요 행위자들의 권력에의 접근을 강조하는, 즉 정책의 투입(input)차원에 

주요 초점을 두어 다양한 정치현상이나 정책과정에서의 정책내용의 인과관계를 

설명해 왔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책집행과정에서 권력이 실제로 행사되는 산출

(output)차원에서의 정책집행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는 것이다.3) 

정부의 질의 핵심개념인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은 바로 정책집행에서의 질이 

정책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독립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집행에 초점을 둔 개념화라는 것이다.

셋째로, 기존의 ‘좋은 거버넌스’ 개념으로서의 정부의 질의 개념화는 ‘거버넌

2)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큰 정부가 경제성장과 복지를 무리 없이 해낼 수 있

다는 경험적 연구로 잘 알려진 것은 Lindert(2004)가 있다. 또한 복지국가와 조세를 연구하

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들이 세계화나 경제위기에 신자유주의 공세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복지와 높은 조세를 유지하는 것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Steinmo, 1993 and 2010).

3) Rothstein의 정부의 질 학파는 기본적으로 정책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이 제기하는 중

요한 인과적 출발점인 정부의 질은 정책의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질 학파는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다양한 제도와 정치과정을 정책의 투입(input)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산출

(output)을 정책의 집행을 의미하여 사용한다. 전통적 정책학에서도 1970년대 이후 

Wildavsky와 Pressman(1973)에 의해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정책이론에서 강조되고 있고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거시적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독립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제기되지

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 학파가 정책형성 보다는 정책집행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정책학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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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는 개념 때문에 실제로 다루어지는 범위가 너무 넓다. 즉, 정부의 질이 정부

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면, 실제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일찍이 비교정치방법론에서 사토리가 주장한 개념화 문제에서의 ‘추상의 사다

리(the ladder of abstraction)’ 논리로서 개념의 지나친 확장(conceptual stretching)

은 실제로 설명능력이 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Sartori, 1970).

넷째로, 불편부당성의 개념화와 범주의 문제이다. 불편부당성은 일찍이 막스 

베버(Marx Weber)에 의해 근대 관료제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제기되어 왔다. 베

버는 효율적인 관료제의 이념형으로서 비정의적(impersonal)이며, 능력과 성과

에 의한 관료제의 운영, 그리고 규칙과 임무에 충실한 관료제를 강조해 왔다. 그

러나 최근 사회과학 학계에서는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서 제시된 불편부당성의 

개념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관료제의 불편부당성은 현실적으로도 가능

하지 않고, 또한 규범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합리적 선택이론에서의 관료제 비판이다.4) 이 관점에

서는 베버리안 관료제에서 강조하는 비정의적 합리적 관료제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으로서 본다면, 경쟁과 통제가 없는 

관료제 하에서는 관료들은 이념적인 공익보다는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

서 부패와 비능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페미니즘, 구조주의 또는 문화해석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문화적, 구조

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편견을 누구나 가지게 되며 객관적 의미에서 불편부당성

의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Young, 1990).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정부의 질’ 관점에서는 불편부당성은 현대사회에서 적

어도 국가의 영역에서는 규범적 차원에서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불편부당성을 자유주의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인 정의의 원리로 강조한 베리(Barry)의 불편부당성 개념을 비판

한다(Barry, 1995). 대신에 본질적 정의를 분리시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롤즈

4) 공공선택론에서의 관료제 비판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Niskanen 
(1971)에서 시작하여 Tullock(1987), Mueller(1979), Buchanan(1990), 최근의 수정주의자인 

Dunleavy (1991)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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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s)의 정의론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따라 정의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제기한 왈저(Walzer)의 정의의 영역(sphere of justice) 이론

을 정부의 질 개념화에 적용시킨다(Walzer, 1983).

롤즈(Rawls)는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에서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내용을 갖

는 본질적 정의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원적 사

회의 모두에게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 정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 1971). 이와 더불어 다원적 정의론을 제시한 왈

저(Walzer)의 불편부당성이 국가라는 영역에서 한정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정당

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5)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수용하면서 현대국가에서는 이

론적 차원에서도 베버가 제기한 관료제의 특성이 여전히 유효하고 경험적으로

도 시민들은 정부의 법 집행이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

을 중요한 가치 또는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부당

성의 개념이 누구에게나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질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편부당의 개념화와 연관하여 이와 연관된 핵심적 하위개념으로

서 부패(corruption)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패의 일반적 개념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의 남용과 오용’으로 정의된다(Kurer, 2005). 그러나 이 개

념화는 어느 수준에서 남용과 오용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대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부패의 개념화에서도 ‘부패는 공직에 있는 자가 사적이익을 위해 불편부

당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Kurer, 2005:230). 부패의 핵심은 

차별하지 않는 것, 즉 정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  

한편, 불편부당성의 개념화에서는 앞에서 제기되었던 정부의 질과 유사개념

5) Rothstein은 자신의 정부의 질 개념화에서 불편부당성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분석

적 차원에서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본능, 즉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나

누고, 이익의 범위를 ‘모두에게 이익’과 ‘소수에게 이익’으로 나누어 국가, 시장, 가족, 이익

집단이라는 네 영역을 나누어 불편부당성은 최소한 국가의 영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현실

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정부의 질’: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활용한 OECD국가 비교연구 9

으로서 좋은 거버넌스 개념에 포함되었던 개념들로 민주주의, 법에 의한 지배, 

효율성, 효과성 등과 차별화를 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질로서 불편부

당성은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부의 질의 

핵심 개념인 관료제의 불편부당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적어야 하고, 법

의 지배가 중요하며, 관료제의 정치화와 엽관화(patronage)를 막는 전문성이 제

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6) 

결론적으로 정부의 권력행사에서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부의 질 개념화는 기

존의 사회과학 패러다임에서 소홀히 해왔던 개념이며 현대국가라면 모든 국가

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적 개념이 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이론적 

개발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부의 질이 다양한 정책결과와 사회변동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2.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

그렇다면, 정부의 권위행사 또는 정책집행에서의 불편부당성으로 개념화되는 

‘정부의 질’7)이 어떤 논리, 이론적 메카니즘으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질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형성에 중요한 

선결적 요인이 되는 이론적 근거, 논리는 무엇인가?

보편주의 복지국가형성의 이론적인 논쟁은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사회과학 패

러다임의 두 양대 산맥인 마르크스주의와 베버리안 관점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

면서 양자의 한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지국가 발전이

론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형성에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네오마르크스 전통의 맥락에서 발전된 코르피(Korpi)와 에스핑-안데르센

6) 이에 따라 정부의 질의 핵심개념인 불편부당성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개념으로서 부패, 법
의 지배, 관료제의 능력이 사용되는 근거가 된다.

7) 최근 QoG 시각에서 발표되는 연구결과물들을 보면, 경제성장, 건강, 삶의 질, 보편적 복지

국가, 민주주의 발전, 젠더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현상에서 정부의 질이 중요한 독립변

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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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 등에 의해 발전된 권력자원론이다 (Korpi, 1983 and 2006; 

Esping-Andersen, 1990). 복지국가발전에서 보다 평등하고 보편주의적 복지국

가, 즉 현재의 사민주의 복지레짐의 특성을 가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인은 노동운동과 사민주의 정당이 매개가 된 노동자계급에 의한 권력자

원의 동원능력이 핵심변수라는 것이다. 투입의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

로 한 계급지배연합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노동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다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와 재분배를 위한 정책들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과의 계급연합은 더욱 보편주의적이며 재분배적인 복

지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자원론에 대한 대척점이 되는 시각이 1980년대에 스카치폴(Skocpol)에 

의해 주도되었던 베버리안 전통의 국가주의론이었다. 베버리안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가주의 관점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중요한 조건은 국가구조와 국가능력이

다. 중앙집권적이며, 관료제의 능력을 가진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Weir and 

Skocpol, 1985). 

지금의 ‘정부의 질’ 관점은 80년대 정치사회학계를 지배했던 위와 같은 국가이

론 논쟁에서 그 기원들을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질 관점은 현재의 보편주

의 복지국가의 요인으로서 권력자원론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미 권력자원론은 

복지레짐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 내고, 사민주의 복지레짐처럼 보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그동안 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검증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권력자원론은 정치적 제도의 질 또는 그 특성이 또 하나

의 중요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

의 질 관점에서의 보편적 복지국가론은 한편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인 권력

자원론을 수용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의 질로서 정부의 질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전통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질’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거시적, 역사적 차원에서 현재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형성과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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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료제의 불편부당한 정부의 질 특징이 권력자원에서 제기하는 좌파정당의 

지배와 계급지배연합 보다 더 일찍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

기 위한 권력자원동원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Teorell and Rothstein, 2015, Rothstein and Teorell, 2015).8) 다시 말해서, 

보편주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자원론이 주장한 것처럼 노동자 중심

의 계급지배연합에 의한 권력자원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 조건으로서 역

사적으로 국가형성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의 질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

하고 재분배적인 정책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정부, 즉 제도의 질

에 대한 신뢰와 같은 또 하나의 독립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교의 

영역을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넘어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로 확대

하는 경우, 소위 좌파정부가 집권하여 권력자원을 동원하여도 보편주의적 복지

제도의 발전보다는 권력과 연계된 특정 집단에 더욱 특혜가 가는 후원자적

(patronage), 고객주의적(clientelistic) 또는 대중주의적(populistic) 복지제도가 도

입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정부의 질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인

조건으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선진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

급연합에 의한 권력자원동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국가구조와 행정, 관료제의 

성격이 복지제도의 초기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복지국가발전

에 경로의존성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서 미국에서의 스

8) 정부의 질과 연관하여 관료제의 능력, 국가 및 시장의 제도화가 경제성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빈곤의 완화)에 중요한 조건이라는 주장은 제도경제학과 제도주의 시각에서 이론적으

로 경험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 문헌으로 (Acemoglu and Robinson, 2012), (Evans 
and Rauch, 1999), (Rodrik, 2007)이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국가형성과정에서 정

부의 질이 먼저 형성되면서 이후의 복지국가 건설의 주요 요인인 권력자원 동원을 가능하

게 했던 정부의 학파의 문헌으로는 (Rothstein, 1998 and 2011)에서 시작하여 최근에 두 편

의 논문(Teorell and Rothstein, 2015, Rothstein and Teorell, 2015)이 있다. 이들은 스웨덴이 

초기 근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민주화 이전에 관료제가 부패로부터 해방되어 이후에 사민

주의적 정치연합을 통한 권력자원자원 동원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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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치폴(Skocpol)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적 복지국가 이론가들은 서로 다른 유

형으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서 국가조직과 관료제의 특성과 후견

주의적 정치(patronage politics)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19세기 말 다

른 어느 유럽 국가들 보다 먼저 전쟁연금제도(Civil War pension)와 같은 보편주

의적 성격을 가진 복지정책이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연금의 집행과정에서 후견

주의적으로 분배됨에 따라 이후 이 제도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국가 및 국가복지

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Skocpol, 1992). 

일반적으로 권력자원론에서는 미국이 파편화되고 재분배 효과가 적고, 선별주의

적 복지레짐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을 사민주의 체제와 같이 포괄적이고 강한 노

동조합운동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문화적 관점에서는 강한 개인주의적 자

유주의의 이념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국가주의나 이를 응용하는 정부의 

질 관점에서는 미국의 최근 국가형성과정에서 후견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서 결국 후견주의에 의한 부패로 인한 낮은 정부의 질도 미국의 자유주의적 복지

국가로의 발전에 한 몫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Skocpol, 1992; Rothstein, 

2011; Rothstein, Samani, and Teorell, 2011:6). 

둘째로, 정부의 질 개념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형성요인에 대한 미시적 기초

(micro-foundation)로서, 왜 개인들이 정부의 질이 높으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Rothstein, Samanni, and 

Teorell, 2011). 일반적으로 복지제도가 국민들의 다양한 위험들을 다양한 복지제

도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으로(보편주의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소득재분배효과

가 더 커진다.9) 대신에 이를 위한 양질의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시민들

은 높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 개인들은 왜 높은 수준의 조세를 

인내하는가? 

개인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과 높은 수준의 조세에 대한 지지를 고려할 때, 

세 가지 이슈를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Scholz, 1998). 첫째로, 규범적 차원에서 복

9)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재분배 효과가 높은 증거로서 조세를 소득이나 자산에 누진적으로 징

수하지 않고 비례적으로 징수해도 복지급여가 보편주의적이면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Åberg,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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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좋은 것인가를 판단한다. 둘째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세금이나 다른 형태의 기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의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와 연관하여 조세제도가 투

명하고 공평하며 낭비되지 않고 있는가를 고민한다. 셋째로, 이런 과정에서 정부

의 다양한 정책집행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제도의 질(quality of institutions)

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복지국가 확대와 높은 조세를 지

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정책 및 제도의 운영에서 정책내용에 

관한 본질적 공평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서의 절차적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중

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부패가 심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자신의 제도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othstein 

and Uslaner, 2005). 즉, 정책에서 본질적 정의(substantive justice)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그리고 무임승차의 문제가 해결되

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어 정책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본질적 정의는 정치과정의 투입단계에서 결정되지만, 절차적 정의의 문제는 또 

다른 변수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역사적 형성의 인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정

부의 질과 미시적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패와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

하여 합리적인 개인들이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해

결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권력자원론에서 제기된 계급지배연합을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발전 동력도 정책집행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 즉 정부의 질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권력자원론과 정부의 질 이외에 복지국가 발전에 주류적인 요인으

로는  경제성장 변수가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인

으로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Wilensky, 1975). 이러한 관점은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도시화, 빈곤의 심화, 인구증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발전하며 이에 필요한 복지지출을 위한 세

수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화 논리 (logic of industrialization)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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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서구사회가 산업화, 경제성장과 함

께 정치적으로 근대국가로의 발전에 의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근대화이론(modernization)도 그 기저에는 경제성

장이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다(Flora and Heidenheimer, 1981; Rimlinger, 1971). 

이러한 관점은 거시적이고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로의 발전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뒷받침이 되면서 재정의 확보와 함께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사실 대규모의 복지지출과 세수확보를 필요로 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의 발전은 이와 같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논리가 모든 복지국가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 발

전시킨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국가발달 이론에서 대표적 요인으로 논의

된 권력자원론, 경제 성장이 어떻게 정부의 질과 조합을 이루며 복지국가 발전의 

원인조건이 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 방법론과 측정

1.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Fs/QCA)의 유용성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 권력자원론으로 대표되는 

좌파정당의 크기 또는 경제성장의 정도 등의 한 가지 원인조건이 결정변수가 될 

수 있다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질이 어떻게 이들 조건과 조합을 이루며 

복지국가 발달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퍼

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론은 변수중심 분석이나 사례중심 분석과 다른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하다. 첫째, 퍼지셋 질적비교연

구방법은 양적 분석과 비교할 때, 결합된 요인들의 인과관계(conjunctural 

causation)가 내포하는 인과적 복합성(casual complexities)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

구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가 주어진다(Ragin 1989, 최영준 

2009, 이승윤 2014). 무엇보다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은 원인조건을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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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다. 소위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수준을 일정하

다고 간주하고 관심대상에 대한 한가지의 원인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한다. 이와 달리, 퍼지셋 질적비교방법에서는, 사례 내 각각의 특성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완전히 허용하는 결합적 인과성 구조(joint causal system)에 초

점을 둔다. 즉, 권력자원론, 경제성장론 그리고 정부의 질을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조건으로 채택하는 경우, 각각의 조건이 독립변수로서 복

지국가발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이 

서로 결합된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다음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는 사례를 특징짓는 방식과 관련하여 유연성

을 허용한다. 단순한 집합이론에서 한 사례는 어떤 집합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만 갖게 되는 반면, 퍼지셋 논리는 소속 정도(membership)의 단계

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눈금매기기(calibration)는 질적 개념을 양적으로 비교

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의 복지 제공의 관대성 정도에 따라 국

가를 비교하는 경우 연구자는 질적 지식을 활용하여 퍼지점수 눈금매기기를 실

시하고, 이를 통해 복지 제공의 관대성이라는 질적 개념이 양적으로 비교가능해

지는 것이다.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방법에서 눈금매기기(calibration), 즉 집합의 

소속 정도(membership) 결정은 연구자의 개념화방법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Vis 2007).

마지막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는 사회과학의 집합이론적(set theoretic) 본

질을 반영함으로써 이론과 경험적 자료의 분석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한다(Ragin 

1989:4). 예를 들어, 이러한 방법은 좌파정당 또는 정부의 질이 한 단계 변화할 때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상관관계 분석과 큰 차

이가 있다. 퍼지셋 질적비교연구 분석의 활용은 어떤 원인조건들의 집합적 조합

이 결과조건(복지국가의 발전)의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이 되는지를 분석 가능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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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질’의 측정과 척도

앞서 설명한 정부의 질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정부의 질에 대한 측정 또

한 다양한 학자에 의해 시도되어 왔으며 좋은 정부 (La Porta, Lopez-de-Silanes,  

Shelifer, and Vishny, 1999; Levi, 2006), 좋은 거버넌스 (Kaufman, Kraay, and Pablo 

Zoido-Lobaton, 1999; Kaufman, Kraay, and Mastruzzi, 2004), 정부의 질 

(Holmberg, Rothstein, and Nasiritousi 2009), 제도의 질 (Isham et al, 2005) 등 다양

한 개념으로 정의되었고 이러한 정의를 조작적 정의화한 지표들이 제시되어 왔다. 

우선, 라포타 외(La Porta et al, 1999)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정부를 ‘좋은’ 정부로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좋은 정부의 요건으로 

보면서 세금의 징수능력을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하였다. 한편, 아

이샴 외(Isham et al, 2005)는 제도의 질(institutional qual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

면서 법의 지배,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발생정도(political stability and violence), 정

부 효과성, 부패의 부재, 의견수렴 및 책무성(voice and accountability), 규제적 부담

(regulatory burden), 법과 질서의 전통 (Law and order tradition), 관료의 질,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재산권 및 규칙기반 거버넌스(rule-based governance) 등 11가

지 지표를 활용하여 제도의 질을 측정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s)이다. 이들은 좋은 거버넌스의 개념을 ‘한 

국가에서 권위에 의해 작동되는 전통과 제도들’로서 보다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

고 민주주의적 정부형성을 보장하는 정치적 과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입안, 결정, 

집행하는 행정적 역량, 그리고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다음의 여섯 가지 요인으

로 지표를 설정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참여 및 책임성(Voice &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법의 지배(Rule of Law),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이다 (Kaufmann, et 

al. 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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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측정지표는 앞의 개념화에서 제기되었듯이, 과거의 경제발전 위주

의 개념에서 확장하여 행정적, 정치적, 시민참여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는 장점

이 있는 반면, 그 포괄성으로 인해 명확한 초점과 현실적 실현성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Grindle, 2004; Rothstein and Teorell, 2012). 즉, 여기서 제시되

는 여섯 가지 요소들은 그야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좋은 

요소들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유용한 통합된 개

념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각 국가가 처한 고유의 상황, 제도적 다양

성,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적인 비전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Grindle, 2010:2,7; 

Gisselquist, 2012:21; Andrews, 2008:381; Holmberg, et al., 2009). 또한, 세계은행

의 좋은 거버넌스 개념은 개념정의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비판받고 있는데, 특히 

WGI에서 제시하는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등의 개념이 매

우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측정의 방법에서

도 명확하지 않음이 지적되고 있다 (Grindle, 2007; 한승헌 등, 2013)

그렇다면, 새롭게 제기된 불편부당성 중심의 정부의 질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

는가? 현재 정부의 질 연구를 확산시키고 있는 정부의 질 연구소(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는 그들이 발전시킨 새로운 개념화에 근거하여 정부의 질

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10)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

스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본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질의 측정은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불편부당

성이라는 개념을 가장 간접적으로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프록시 측정지표를 사용

하였다. 같은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질 연구자들(Rothstein, Samani, and 

Teorell, 2011)이 복지국가와 정부의 질 관계 연구에 활용한 지표를 사용한다. 이

10) 이 측정지표는 새로운 개념화에 근거하여 관료제의 정치화, 전문화, 개방성, 불편부당성(부
패 포함)의 네 개의 하위 그룹을 구성하여 웹베이스 설문지를 개개 국가에서 정부 분야 전

문가들에게 자신의 정부에 인지를 묻고 있다. 이 서베이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조사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http://qog.pol.gu.se/를 참조. 그리고 정부의 질 

측정방법과 데이터 구축에 관해서는 이 연구소 Working Paper 25, (Toerll, 2009)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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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용한 정부의 질 지표는 정부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학계에서 많이 활용

된 자료로서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ICRG)11)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부

의 질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 항목인 i) 부패(corruption), ii) 법과 질서 

(law and order), iii)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을 추출 사용하였다.12)  

우선, 부패(corruption)는 불편부당성의 개념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지표이

다. ICRG의 부패지표는 부패의 범위를 앞의 불편부당성에서 제기된 것을 포괄적

으로 반영하고 있다. 부패의 종류와 범위로서 불법적인 정치적 후원 (patronage), 

친족주의, 불공정한 인사제도, 불법로비자금 및 정치계와 재경계간의 비밀스러운 

관계의 형성 등을 포함한다. 부패점수가 높은 경우는 고위직의 관료들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혹은 정부의 하부조직, 수입이나 수출, 라이센스 발급, 세금부과, 경찰 

보호, 등의 여러 분야에서 불법적인 수수료의 지불이 흔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부패 지표는 0 (가장 부패함)에서 6(거의 부패하지 않음)으로 측정되어 점

수가 높을수록 부패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ICRG에서의 법과 질서 (Law and Order) 지표는 법제도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법 집행에서 불편부당성이 존중되며 법질서의 준수가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측

정한다. 여기서 법치는 정부가 법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을 의미한다. 법

과 질서부분은 2개의 요소로 측정되는데 각각 0에서 3점으로 측정된다. 즉, 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체계의 강도와 불편부당성이, 질서에 관해서는 법질서

에 대한 보편적인 준수 정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각 국가가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3점을 받지만, 그 국가에서 법질서가 종종 무시되고 불법적인 시위가 잦

다면 1점을 받게 된다.

11) http://www.prsgroup.com/ICRG_methodology.aspx. ICRG는 1984년부터 약 140개의 국

가의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료원으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학술연구(Knack 
and Keefer, 1995; Knack, 1996; Neumeyer, 2003; Svensson, 2000; Easterly, 2007; Easterly 
and Pfutze, 2008;Shudel, 2008; Easterly and Williamson, 2011;Dietrich and Berhard, 2015; 
Winters and Martinez, 2015)에서 활용되었다.  

12) ICRG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Knack(2001)도 관료의 질(bureaucratic quality), 정부의 

부패, 법의 지배(rule of law) 등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ICRG Index를 개발

하여 정부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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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G에서의 관료제의 질적수준(bureaucratic quality) 지표는 그 나라의 관료

제가 관료제의 불편부당한 권력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율성과 전문

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한다. 높은 수준의 관료제는 그 국가의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추진하던 정책이 달라져버리는 현상을 줄여주는 충격흡수제와 같

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적인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

고, 관료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전문성 및 잘 정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강한 관료제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반대로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고 정책형성

이나 일상적인 행정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지표는 

0점에서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의 수행이나 정부업무 수행에 있어서 급

격한 변화가 없으면서, 정부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를 선

발하고 훈련하는 역량을 갖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3. 복지국가 측정 및 척도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연금, 실업보험 등 기

본적인 복지프로그램의 도입 시기, 수혜자에 대한 보편성 또는 급여의 정도 등으

로 평가되는 복지정책의 성숙도 또는 국가의 총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 등을 

비교분석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을 측정하였다. 또한 총 사회지출 규모는 다시 현

물(in kind)와 현금(in cash)로 구분되어 복지지출의 규모 및 성격을 비교 연구하

는데 용이한 지표로 사용되어왔다. 

총 GDP 대비 총 사회지출 지표는 한 국가가 복지정책에 투자하는 총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복지국가 관대성 지표(Generosity Index)는 에스핑 -안

데르센(1990)의 탈상품화 지수 개념을 바탕으로 사용하여 복지정책의 규모뿐만 

아니라 복지의 관대성 및 보편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CWED(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s Dataset)의 관대성 지표는 33개국에서의 실업급여, 산재보

험 그리고 공적연금의 포괄범위와 급여정도를 나타낸다(Scruggs, 2007; Allan 

and Scruggs, 2004; Esping‐Andersen, 1990).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복지국가 관대성 지표에서 실업급여는 자산조사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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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국가적인 급여를 말하고 산재보험은 단기간의 비직업적 질병 혹은 상

해 발생 시 주어지는 급여를 나타내며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무적인 사적 급여와 

공공 보험이 모두 포함되었다. 공적연금의 경우는 의무적인 공적 프로그램만이 

포함되었으며 핀란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직업연금은 제외되었다. 소득대체

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정보가 포함되었고 급여에 대한 자격과 

포괄성에 대한 정보 또한 반영되었다 (CWED에는 일반적으로 1961년부터 2010

년까지 포함). 소득대체율과 자격기준, 그리고 급여 지불 기간은 제조업 부문의 

평균적인 생산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받기 전이나 소득이 없어지기 전까

지 20년의 근무 경력이 있는 40세의 노동자로 간주하여 계산되었다(Scruggs, 

2007; Allan and Scruggs, 2004; Esping‐Andersen, 1990).

또한, 복지국가의 총 규모와 보편성을 포함하는 복지국가의 관대성을 파악하

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금 및 서비스적 차원의 복지정책의 규모가 정부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별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의 비율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현금급여는 주로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프로그램들이 담당

하고, 특히 연금급여가 높을수록 현금급여의 규모가 높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공적부조를 위한 조세도 있지만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높

을 것이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주로 정부가 조세를 바탕으로 하는 재정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보편

적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정부는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집행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질이 높아야 국민들

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제공되는 세금과 서비스의 질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4. 권력자원론과 산업화이론

본 연구에서는 권력자원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좌파정당 의석수에 CWED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는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좌파 정당이라고 분류되는 정당

이 의회에서 차지하는 의석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CWED 자료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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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정당 변수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의 기준이라도 충족하는 정당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한 선거에서 적어도 2%의 득표 및 2%의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이고, 둘째, 한 선거에서 적어도 2%의 득표를 하고 또 다른 선거에서도 적어

도 2% 득표한 정당을 포함한다. 만약 어떤 선거에서도 위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

족하지 못했다면 그 정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은 다른 정당과 차별화 되는 주요 사회 정책에 대한 

입장에 의해 좌파, 중도, 혹은 우파로 분류되었고, 중도 혹은 우파라고 분류되는 

정당은 지지하는 집단(resource of support)의 성격에 따라 기독교(Christian) 또

는 카톨릭(Catholic)으로 추가 분류되었다. 만약 어떤 정당이, 예를 들면 독일의 

기민당(Christian Democrats; CDU/CSU)처럼, 카톨릭(Catholic)과 개신교

(Protestant)를 결합하였다면, 이는 기독교(Christian)로 분류되었다. 대부분 정당

의 유형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몇몇 정당은 주요한 정치적 재편을 반영하

여 변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에서 수집된 득표수와 의석수에 관하여 선거와 정권 변화

를 반영하여 가중치가 부여된 의석수를 계산하였다. 득표수는 선거가 치러진 해

에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의석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해에 가중치를 부여하

였다.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선거와 정권출범 날짜는 가장 가까운 달로 반올림

하여 사용하였다(0부터 12사이). 예를 들어, 두 번 이상의 선거가 치러진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날짜를 사용하였다13). 

산업화 논리 (logic of industrialization)를 나타내는 경제성장 관련 원인조건

(Flora and Heidenheimer, 1981; Rimlinger, 1971)에 관해서는 각 국의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자료를 적용하였다.

13)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미국의 좌파정당을 가장 최근의 영어 이름과 가장 일반적인 

약자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이전(prior) 정당의 이름과 약자는 참고를 위해 괄호 안에 표

시하였다(각 정당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CWED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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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1. 정부의 질과 복지국가

1) 정부의 질

정부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지표가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

보면(<표 1>), 세 지표 모두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는 않으나 남유럽 국가들의 점

수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1990년 관료의 질 지표는 대부분이 4.0의 점수를 가지

나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2.0으로 가장 낮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3.0으로 두 번

째로 낮았다. 부패 지표의 점수는 대부분 5.0-6.0의 점수를 가지나 스페인과 이탈

리아가 4.0으로 가장 낮았다. 법과 질서에서는 그리스가 3.0, 스페인이 4.0으로 두 

국가가 가장 낮았고 다른 국가들은 5.0-6.0의 점수를 보였다. 2010년 역시 1990년

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를 보이는데 관료의 질과 법과 질서 지표에서 모두 이

탈리아가 가장 낮았고 부패 지표는 그리스가 2.0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탈리아가 

2.5로 두 번째로 낮아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의 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열악함

을 알 수 있다.

1990 2010

관료의 질 부패 법과 질서 관료의 질 부패 법과 질서

호주 4.0 5.0 6.0 4.0 5.0 5.5 

오스트리아 4.0 5.0 6.0 4.0 5.0 6.0 

벨기에 4.0 5.0 6.0 4.0 5.0 5.0 

캐나다 4.0 6.0 6.0 4.0 5.0 5.5 

덴마크 4.0 6.0 6.0 4.0 5.5 6.0 

핀란드 4.0 6.0 6.0 4.0 6.0 6.0 

프랑스 4.0 5.0 5.0 3.0 5.0 5.0 

독일 4.0 5.0 6.0 4.0 5.0 5.0 

그리스 2.0 5.0 3.0 3.0 2.0 4.5 

아일랜드 3.5 5.0 5.0 4.0 3.5 6.0 

<표 1> 정부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지표의 국가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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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CRG

2) 복지국가

총 사회지출과 관대성 지표의 국가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년도는 1985, 1990, 1995, 2000, 2005 그리고 2010년이지만 아래 표에는 1990년

과 2010년의 자료만 표시하여 대략적으로 국가별 분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먼저, 1990년에 GDP에서 총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30.2%인 스웨덴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GDP의 11.1%이다. 덴마크, 프

랑스, 네덜란드가 2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사회지출을 보이며 포르투갈, 호주, 

스위스와 미국이 13% 내외로 GDP에서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

다. 2010년에는 프랑스가 32.4%로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컸으며 호주가 17.9%

로 가장 낮았다. 스웨덴은 28.3%로 총 사회지출 비중이 약간 낮아졌지만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와 더불어 여전히 사회지출 비중이 큰 나라에 속했다. 호주는 

1990년 13.2%에 비해 사회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국가의 사회지출이 

전반적으로 늘어 2010년에는 가장 낮았으며 호주를 비롯하여 캐나다 그리고 미

국 세 국가가 10%대의 낮은 사회지출 비중을 보였다. 관대성 점수는 실업보험, 

질병보험, 공적연금 각각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1990년에는 스웨덴이 45.7점으

로 가장 높았고 미국이 20.8로 가장 낮았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역시 40점 내외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20점대 초반으로 

이탈리아 3.0 4.0 5.0 2.5 2.5 4.0 

일본 4.0 5.0 5.0 4.0 4.5 5.0 

네덜란드 4.0 6.0 6.0 4.0 5.0 6.0 

뉴질랜드 4.0 6.0 6.0 4.0 5.5 5.5 

노르웨이 3.5 6.0 6.0 4.0 5.0 6.0 

포르투갈 2.0 5.0 5.0 3.0 4.0 5.0 

스페인 3.0 4.0 4.0 3.0 4.0 5.0 

스웨덴 4.0 6.0 6.0 4.0 5.0 6.0 

스위스 4.0 6.0 6.0 4.0 4.5 5.0 

영국 4.0 5.0 5.0 4.0 4.0 5.5 

미국 4.0 5.0 6.0 4.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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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수를 보였다. 2010년에는 노르웨이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벨기에, 프랑

스, 네덜란드가 40점대에 가까워 비교적 높았다. 호주, 뉴질랜드 및 미국은 20점

대 초반으로 1990년에 이어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1990 2010

총 사회지출
(GDP 대비 %)

Generosity Index
총 사회지출

(GDP 대비 %)
Generosity Index

호주 13.2 21.8 17.9 20.9

오스트리아 23.8 31.3 28.9 34.3

벨기에 24.9 39.8 29.5 42.6

캐나다 18.1 26.9 18.7 25.7

덴마크 25.1 36.4 30.6 34.1

핀란드 24.1 35 29.6 34.1

프랑스 25.1 39.1 32.4 38

독일 21.7 35.5 27.1 32

그리스 16.6 26.7 23.3 29.2

아일랜드 17.3 24.2 23.7 35.3

이탈리아 19.9 26.3 27.7 29.6

일본 11.1 24.4 22.3 25.7

네덜란드 25.6 36 23.4 38.6

뉴질랜드 21.5 22 21.3 21.4

노르웨이 22.3 41.7 23.0 43.9

포르투갈 12.5 - 25.4 35.1

스페인 19.9 32.1 26.7 35.6

스웨덴 30.2 45.7 28.3 35.2

스위스 13.5 35.5 20.6 37.1

영국 16.7 26.2 23.8 27.5

미국 13.6 20.8 19.8 21.7

<표 2> 국가별 총 사회지출 및 관대성 지수(Generosity Index)

출처: C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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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10

현금급여 현물급여 현금급여 현물급여

호주 7.1 5.9 8.1 9.8

오스트리아 17.1 6.3 19.6 9.2

벨기에 17 6.7 18.4 11.1

캐나다 9.5 8.1 9.4 9.3

덴마크 14.2 10.2 14.3 16.3

핀란드 14.3 9 17.7 11.9

프랑스 15.6 8.8 19.5 12.9

독일 13.5 7.4 15.2 11.9

그리스 11.9 4.5 15.5 7.8

아일랜드 10.9 5.4 14.5 9.2

이탈리아 13.2 6.4 19.4 8.4

일본 5.9 4.9 12.2 10.1

네덜란드 17.6 6.7 11.5 11.9

뉴질랜드 14.7 5.9 10.4 10.9

노르웨이 13.1 8.3 11.6 11.3

스페인 13.6 5.6 17.3 8.1

스웨덴 16.1 12.5 17 9.7

스위스 8.4 4.8 13.4 14.9

영국 9 7.2 10.7 9.9

미국 7.8 5.5 12.1 11.7

<표 3> 국가별 현금급여, 현물급여 (GDP 대비 %)

출처: CWED

<표 3>에서 1990년 현금급여에서의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17.6%인 네덜란

드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5.9%이다. 이 외에도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17%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며 호주, 미국, 스위스, 영국, 캐나다가 

10% 미만으로 그 비율이 낮다. 2010년에는 오스트리아가 19.6%으로 현금급여 

비율이 가장 컸으며 캐나다가 9.4%로 가장 낮았다.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면, 네

덜란드는 현금급여의 비율이 11.5%로 그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반면 일본

은 12.2%로 그 비율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현물급여의 경우, 1990년 

그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12.5%인 스웨덴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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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외에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가 각각 10.2%와 9%, 8.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8%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

는 현물급여 비율은 덴마크가 16.3%으로 그 비율이 가장 컸으며 그리스가 7.8%

로 가장 낮았다. 1990년도나 2010년도의 국가별 현물급여의 비율은 현금급여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북유럽 및 대륙 

유럽의 경우, 남부유럽 또는 앵글로 색슨계의 국가들보다 현물급여의 비중이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3) 좌파의석수

1990년대에는 스웨덴(56석), 스페인(55석), 뉴질랜드(54석), 프랑스(53석)가 다

른 국가에 비해 많은 좌파정당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15석), 아일

랜드(13석)는 다른 나라에 비해 좌파정당 의석수를 적게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좌파정당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0년에는 그리스가 65석으로 가장 많

은 좌파정당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르투갈(56석), 호주(53석), 스페인(49

석), 스웨덴(48석), 독일(47석) 순이며, 일본은 3석, 미국은 여전히 좌파정당 의석

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비해 2010년 좌파정당 의석수의 증가폭이 큰 

국가는 캐나다가 15석에서 28석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그리스 또한 48석에

서 65석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1990년대에 비해 2010년 좌파정당 의석수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32석에서 3석으로 감소하였다. 프랑스 또한 53석

에서 40석으로 감소하였으며, 뉴질랜드는 54석에서 43석으로, 이탈리아도 47석

에서 34석으로 감소하였다.  

4) 경제수준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수준에 있어서, 1990년도에서 2010년

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가별 평균 

GDP 편차는 크지 않았다. 1990년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

국($25,022)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8,185)이다. 2010년에는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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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이 가장 높은 GDP level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다

른 국가와 달리 $30,000 미만으로 가장 낮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퍼지점수

위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퍼지셋 비교연구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자료들

에 대한 퍼지셋 눈금매기기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각 원인조건에 해당되

는 자료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분포를 바탕으로 눈금매기기를 다음과 같

이 실시하였다. 퍼지셋 눈금매기기의 방법은 각 개념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분

기점을 설정하거나(Kvist 1999), 사례수가 충분한 경우 통계적 기준에 더하여 연

구자의 사례 및 개념에 대한 질적 판단에 따라 설정될 수 있다 (Jackson 2005, Lee 

2013). 먼저 정부의 질의 경우, 앞서 논의한 개념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관료의 

질, 부패의 정도 그리고 법과 질서의 지표를 선택하였고, 각각에 대해 ICRG에서 

생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정부의 질 점수를 도출하였다. 정부의 질에 해당되는 각 

지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기반에 따라 생성되었는데, 이러한 질적 정보가 포함

된 ‘정부의 질’ 점수는 다시 경험적 통계적 기준에 따라 퍼지점수로 환산되었다. 

먼저, 정부의 질 점수들의 평균은 13.9이고 표준편차는 2로 OECD 국가들의 정

부의 질 점수는 대체적으로 높은 평균 수준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었다. 정부의 

질 퍼지셋 눈금매기기를 위한 분기점 0.5는 평균값인 13.9, 분기점 0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11.9, 그리고 분기점 1은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16.0으로 설정하

였다. 즉, 정부의 질의 높은 평균 점수로부터 각 국가들이 얼마나 흩어져 분포되

어 있는지를 살피고(<표 1> 참고), 표준편차 범위로 설정된 퍼지점수 내에 대부

분의 국가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좌파의석수의 산정 및 비율 역시 앞서 권력자원론과 함께 설명하였

듯이, 권력자원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선차적으로 실시하고 도출된 점수이다. 이

렇게 질적인 논의에 기반하여 도출된 점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험적 데이터

의 통계적 분포를 살펴보면, 좌파정당 의석 수 비율의 평균은 38.6이고 표준편차

는 16.2이다. 분기점 0.5는 평균인 38.6으로 설정하였고 분기점 0은 평균에서 표



28 ｢정부학연구｣ 제21권 제1호(2015)

준편차를 뺀 22.4, 분기점 1은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54.9로 설정하였다. 퍼지

점수 도출에 있어 평균점수로부터의 국가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별하게 예외

적인 국가 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표준편차 범위 내에 속하여 있고, 이를 기반

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퍼지점수가 생성되었다.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민소득의 분포를 보면 평균값은 $24,664이고 표준편차는 

$10,032으로 해당 국가들의 편차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 국가별 경제수준의 차이

가 크지 않은 대상 국가들의 경제수준을 앞의 두 조건과 같이 1 표준편차를 활용

하여 퍼지점수 분기점을 설정하여 비숫한 경제수준의 국가들 사이의 ‘세밀한 쪼

개기 (fine calibration)’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들의 경제 수준 차이를 더욱 

세밀하게 고려하기 위한 연구자의 질적 판단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분기점 

0.5는 평균인 24,664로 설정하였고 분기점 0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14,631.5

로, 분기점 1은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34,696으로 설정하였다. 

각 국가의 GDP 대비 총 사회지출 비율의 평균은 21%이고 표준편차는 6이다. 

총 사회지출의 경우 다른 항목과 다르게 분기점 설정 시 표준편차에 2를 곱한 값

을 평균에서 빼거나 더하여 계산하였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의 분포 정도가 다른 

항목과는 달리 매우 완만하였기 때문에 표준편차의 두 배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퍼지 점수 도출을 위해 연구자는 사례들에 대한 질

적 판단에 더하여, 경험적 측면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수 있

다. 총 사회지출의 경우, 국가들의 점수 분포가 넓게 이루어져 있어, 1 표준편차

로 분기점을 설정하는 경우 높은 복지지출 수준의 국가들 간의 차이 또는 낮은 

복지지출 수준의 국가들 간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분

기점 0.5에 해당하는 값은 평균인 21을 사용하였고 분기점 0은 표준편차의 두 배

(6*2=12)에 해당하는 값을 평균에서 뺀 9, 분기점 1에 해당하는 값은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두 배를 더한 32.9를 사용하였다.

관대성 지수의 경우 역시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점수에 

경험적 측면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여 퍼지 점수를 생성하

였다. 관대성 지수의 평균은 31.6이고 표준편차는 6.9이다. 관대성 지수는 총 사

회지출과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표준편차의 두 배(13.8)에 해당하는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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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서 빼거나 더하여 분기점으로 사용하였다. 관대성 지수의 경우도 국가별

로 점수의 분포가 넓게 이루어져 1 표준편차로 분기점을 설정하는 경우, 퍼지셋 

밖에 위치하게 되는 사례수가 많아져 정보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분기

점 0.5는 평균값인 31.6으로 설정하였고 분기점 0은 평균에서 표준편차의 두 배

를 뺀 17.7, 분기점 1은 평균에 표준편차의 두 배를 더한 45.4로 설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총 사회지출 중 현금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은 12.8이고 표준

편차는 3.6이다. 분기점 0.5는 평균인 12.8로 설정하였고 분기점 0은 평균에서 표

준편차를 뺀 9.2, 분기점 1은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16.4로 설정하였다. 총 사회

지출 중 서비스로 제공되는 현물급여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은 8.1이고 

표준편차는 2.5이다. 분기점 0.5는 평균인 8.1, 분기점 0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5.7, 그리고 분기점 1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더한 10.6으로 설정하였다. 현금급

여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이상적인 적정수준에 대한 합의는 현재 부재하지

만 국가별로 다양한 조합으로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각 급여액은 결과변수로 선택되어 이상적 적정수준에 대한 이론적 논의보다 경

험적 자료에 대한 통계적 기준을 활용하여 분기점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아래는 각 조건들의 퍼지점수 기준표이다.

0 0.5 1

QoG
정부의 질 

11.9 13.9 16.0

Left seat
좌파정당 의석수 2

22.4 38.6 54.9

GDP per capita 3 14631.5 24663.7 34695.9

Total social spending
총 사회지출 4

9.0 21.0 32.9

Generosity index 5 17.7 31.6 45.4

TSS in cash
총 사회지출 – 현금 6

9.2 12.8 16.4

TSS in kind
총 사회지출 – 서비스 7

5.7 8.1 10.6

<표 4> 퍼지셋 눈금매기기 기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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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앞서 설명하였듯,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의 1985년, 1990년, 1995년, 2000

년, 2005년, 2010년의 6개의 시점의 자료를 바탕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실

시하였다. 

먼저, 총 사회지출에 대한 원인조건조합 분석결과, 높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원인조건으로 i)높은 경제수준과 낮은 정부의 질의 조건조합, 그리고 ii)높은 경제

수준과 높은 좌파 의석수의 조건조합으로 두 가지의 조건조합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높은 경제수준이 조합으로 결합되는 

경우, 높은 총 사회지출의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높은 경제수준과 높은 좌파의

석수의 결합조건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어, 복지국가 발단에 대한 권력자원론 

및 산업화이론을 뒷받침한다.    

GDP 대비 총 사회지출  = [GDP * qg]  +  [GDP * LP]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consistency

GDP*qg 0.490307 0.148985 0.762764

GDP*LP 0.687681 0.346360 0.775655

solution coverage 0.836666 

solution consistency 0.751543

<표 5> 

다음으로, 관대한 복지국가(Generosity Index)에 대한 원인조건 조합으로는 한 

개의 원인조합이 분석되었는데 i)높은 경제수준과 좋은 정부의 질 그리고 높은 

좌파의석수의 조합이다. 높은 사회지출에 대한 원인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관대

성 지표는 정부의 질이 중요한 원인조건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경제수준과 좌

파정당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좋은 정부의 질이 원인조건으로 결합이 높은 관대

성 점수를 가진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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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복지국가 = GDP * QG * LP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consistency

GDP * QG * LP 0.524960 0.524960 0.769724

solution coverage 0.524960

solution consistency 0.769724

<표 6>

다음으로 현금급여에 대한 원인조건조합은 높은 경제수준, 낮은 정부의 질, 그

리고 높은 좌파 의석수의 조건조합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

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높은 경제적 수준과 강한 좌파정당인 원인조건으로 결합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급급여 수준 = GDP * qg * LP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consistency

GDP * qg * LP 0.343434 0.343434 0.785767

solution coverage 0.343434 

solution consistency 0.785767

<표 7> 

그러나 높은 현물급여 지출액의 원인조건을 분석한 경우, 다시 좋은 정부의 질

이 원인조건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대한 복지국가의 원인조건과 마찬가지로 높

은 경제수준과 좋은 정부의 질 그리고 높은 좌파의석수의 조합이 필요조건으로 

분석되었다. 

현물급여 = GDP * QG * LP

raw coverage unique coverage consistency

GDP * QG * LP 0.535451 0.535451 0.741207

solution coverage 0.535451

solution consistency 0.741207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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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복지국가의 원인조건을 분석함에 있어 총 사회지출, 관대성 지표, 

현금 급여 수준, 현물 급여 수준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본 결과, 총 사회지출, 총 

현금급여의 수준의 경우 높은 경제적 수준과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원인조건으

로 분석된 반면, 복지국가의 관대성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표되는 현물급여 

수준의 경우 정부의 질이 원인조건조합의 중요한 원인조건으로 분석되었다. 다

시 말해, 복지 포괄성 및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더욱 강한 현물 급여 지출의 경우

의 복지국가는, 높은 경제적 수준과 높은 좌파 정당 의석수와 함께 반드시 좋은 

정부의 질이 보장되는 경우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Ⅴ. 결론

위의 퍼지셋 질적분석에서는 정부의 질과 보편적 복지국가와의 관계에 관하

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질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권력자원론과 

산업화 논리와 함께 필요조건으로서 중요한 조건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의 일반적 척도로 사용되어 왔던 총 사회지출은 여러 가지 원인

조건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또는 근대화 논리에 따

라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의 지출여력에 의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권

력자원론이 주장하듯이, 권력자원 또한 경제성장과 결합되어 높은 사회지출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총량적 지출 증가에는 정부의 질이 중

요한 조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스핑-안데르센이 그의 복지레짐론

에서 이미 제기하였듯이, 단순한 총량적 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특성과 질을 설

명할 수 없다.  

둘째, 양질의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던 복지관대성 지표

를 결과조건으로 분석한 경우, 경제성장, 정치적 투입 차원에서의 권력자원동원, 

그리고 집행차원으로서의 정부의 질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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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자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질 또한 중요한 원

인조건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흥미로운 결과는 복지지출을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보았을 

때의 분석결과이다. 에스핑-안데르센이 복지레짐 유형론에서 제기하듯이, 평등

지향적이며 재분배 효과가 높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중요한 제도는 양질의 

보편적 사회서비스이다. 따라서 앞에서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관대성 지표가 직

접적으로는 사회서비스를 측정하지는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

의 조건에서 정부의 질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복지지출을 현금

급여와 현물급여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현물급여인 사회서비스지출이 높은 

경우 정부의 질이 원인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급여의 경우 정부의 질이 원

인조건으로 분석되지 않은 반면, 현금급여에 비해 보편성을 갖는 현물급여 지출

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서만 정부의 질의 중요성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와 같이 보편주의적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논쟁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권력자원과 

정부의 질이 동시에 필요하고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4)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불편부당성의 측정지표가 불

완전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개념인 불편부당성으로 대표되

는 정부의 질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반부패, 법과 질서의 준수, 관료제의 질이

라는 세 개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세 개의 개념은 정부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과연 이 변수들이 불

편부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핵심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

을 수 있다. 향후 불편부당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에 기반 한 지표의 설정 및 자료의 수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주의 복지담론이 선거 및 정당정치와 연결되면서 친복

지적 권력자원동원이 중요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정치적 조건이

14) 본 논문에서는 권력자원과 정부의 질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복지와 경제성장에 관한 

논쟁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연구 이슈이다. 



34 ｢정부학연구｣ 제21권 제1호(2015)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질 

문제는 아직 담론에서 제외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증가하지만, 

증세 논쟁에서는 국민들은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다. 정치권은 선거에 가까워질

수록 증세담론을 회피하고 복지확대만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줄이

고 정부의 정책집행에서 불편부당하며 정치 및 행정의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정

부에 대한 신뢰, 즉 정부의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세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담론에서 정부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치 및 정부개혁에 대한 논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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